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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계산방식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유급휴일을 제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해 고용 노동부 방침과 엇갈려 노동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졌다.��쟁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 포함 여부인데, 유급휴일이 포함되면 근무 시간이 늘어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고 이를 제외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유급 휴일 포함 유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유급휴일을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해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명문화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이번 판결에서 하급심 기존 판례대로 "유급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1‧2심 재판에선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수당이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


법원은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나, 약정 유급휴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 소정근로에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 등 입법예고가 달라지면 노동현장의 혼란은 예정된 수순일 수 밖에 없어 향후 정부의 입법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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